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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AI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개인과 사회 일각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져 강력한 규제 요구를 불

러올 수 있지만 AI의 초국가적 성격, 복잡성, 개발의 분산성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직접규제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등 대안적 규제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한 실증연

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AI 위험인식과 규제 유형의 선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위험 및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부규제,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머신러닝 분석과 t-test를 통한 목표

변수 기반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정부규제-공동규제 모형에서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중 기술 악

용,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침해와 기술적 위험인식 중에서 시스템 통제 실패 인식이 규제 선호에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모형에서 일자리 감소 인식과 보안사고,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제가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규제-자율규제 모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불투명성 인

식이 규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AI, 위험인식, 정부규제,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Ⅰ. 서론

AI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기술은 점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muha, 2021). 특히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은 의사소통, 창작 등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비즈니스, 의학, 교육, 연구,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Hacker et al., 2023).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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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용성, 통계적 기계학습 및 계산 능력의 향상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는 중이다(Holzinger, 

2021).

AI의 적용과 사용의 확산은 양면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무 생산성 향상, 자율주행, 사기 및 범

죄 감지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혁신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가 높으나(Fast & Horvitz, 2017), 편견, 

차별, 개인정보 침해, 통제력 상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자율무기, 일자리 상실 등 

AI의 본래 설계 의도에서 벗어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de Almeida et al., 2021; 

Papyshev, 2024).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 개별 국가와 EU 등에서는 법적, 윤리적 문제

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Erdélyi & Goldsmith, 2018), 대체로 인공지능 윤

리규범을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형식으로 제시하는 자율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박혜성 외, 

2021: 김나래, 2022). 이러한 배경에는 AI 사용과 영향의 초국가적 성격, 시스템의 전문성과 불투

명성 등의 본질적 특성, 기술 개발의 분산성 등으로 인해 섣불리 정부의 강력한 직접규제를 적용

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지침 등 자율적 규제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AI 기술로 인해 야

기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는 더 많은, 더 강력한 규제 압력을 받게 된다(Stone et al., 

2022). 이에 정부가 규제를 현명하게 적용하여 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Smuha, 2021), 법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정부의 직접규제보다 유연한 규제

(flexible regulation)로 볼 수 있는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등의 대안적 규제방식에 대

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는 중이다(고학수 외, 2020; 김경동, 2021; 방정미, 2021; 선지원, 2022 등). 

AI 규제를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한 탐색은 AI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나

래, 2022). 이에 정부는 직접규제를 포함하여 최적의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AI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법적, 윤리적, 국제비교적 측면에서 AI

의 문제점들을 논하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AI의 사용과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규제 논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기술 발전은 국민들이 지녀온 기존의 사회적 

가치 및 이데올로기와의 충돌,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규제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이종한 외, 2022). 이에 AI 도입과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과 신뢰 하락에 기인한 여론의 규제 압

력은 정부와 정치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바(Kelley et 

al., 2021),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AI의 위험과 선호하는 규제기관 유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AI 위험인식과 규제 유형 선호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윤리적 및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부규

제,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의 선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한다. AI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규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면,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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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시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및 개념적 배경

1. AI

AI(인공지능)는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현상이다

(Hassani et al., 2020). AI는 195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Ryan(2020)은 AI를 복잡한 작업을 용이하

게 하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Wirtz et 

al.(2019)은 인식, 이해, 행동 및 학습 등 인간의 특정 핵심 역량과 유사한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시

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AI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지능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함으로

써 구현되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학습(정보 획득 및 사용 규칙), 추론(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 

사용) 및 자기교정능력(self-correction)이 포함된다(Gillath et al., 2021). 최근 AI는 향상된 알고리

즘과 컴퓨팅 성능 및 방대한 양의 데이터 융합과 음성-텍스트 변환, 텍스트 이해, 이미지 해석 등 

기계학습 방법이 접목되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Rossi, 2018).

현실에서 AI는 자율주행차, 희귀질환 의료 진단 도구, 제품 추천 시스템, 자동 감시 기술, 예측 

분석, 금융 사기 및 범죄 감지, 예측 치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Erdélyi & Goldsmith, 2018), 

로봇, 스마트 시스템, 지능형 시스템, 지능형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알고리즘, 지능형 알고리

즘, 자율 시스템 등 AI 기술에 따라 관련 용어들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de Almeida et al., 

2021).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LLM(대형 언어 모델) 기반 서비스인 ChatGPT 등의 출현으로 사

용자가 급증하며 AI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Skjuve et al., 2023).

AI 기술의 활용으로 로봇, 자동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자율주행, 신약 개발, 맞춤형 의료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이로운 변화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Fast & Horvitz, 2017). 이에 다

수의 국가가 AI를 전략적 목표로 선언하고, 기업들은 이를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전망하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Holzinger, 2021).

하지만 AI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각종 사회 문제들도 적지 않다. AI의 빠른 작업속

도와 비용 효율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상실, 숙련도 저하 등의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Fast & Horvitz, 2017), 프로세스 처리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 인한 

투명성 부족(Kieslich et al., 2022), AI 시스템 통제력 상실(Fast & Horvitz, 2017), 새로운 데이터에 

따른 부정확한 결과(박혜진, 2022) 등 AI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결과

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문제들인 로

봇 군인, 킬러 드론 등의 군사 응용(Fast & Horvitz, 2017), 가짜뉴스, 정보조작, 대량감시 등의 기술

악용(Lockey et al., 2021), 딥페이크 등을 통한 인권침해, 차별을 야기하는 편향성(de Almeid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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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1; Smuha, 2021)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문제는 여러 문제를 중복적, 단계적으로 발생시킨다. 가령,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예측, 알고리즘의 편향적 결정(Kieslich et al., 2022) 등은 

초기에 기술 및 설계 문제로 시작되나 이후에는 사생활 침해, 소수자 차별 등 윤리적 문제로 이

어진다.

이처럼 AI 부작용과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Fast & Horvitz, 2017),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거듭되는 발전으로 인해 문제는 더

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de Almeida et al., 2021; Smuha, 2021). 이러한 문제들은 AI의 불완전

성, 인공물의 자율성, 데이터 및 추론 프로세스의 가정, 알고리즘 불투명성, 문제 발생 시 불확실한 

책임소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Erdélyi & Goldsmith, 2018; Clarke, 

2019).

이에 AI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을 넘어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de Almeida et 

al., 2021), AI로 인한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Smuha, 2021). Seth(2024)가 설문조사1)를 기

반으로 AI에 대한 대중의 인식(각국 1000명 대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

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이 84%로 중국(9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10개

국 평균 77%). 세부적으로는 남성 84%, 여성 45%, 55세 이상 92%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

답했으며, 취업자 87%, 미취업자 77%로 취업자의 응답률이 더욱 높았다.

이미 유럽연합은 AI 개발자와 사업자에게 AI의 특정 용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의무를 적시하고, 

AI에 의해 생성된 위험 해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금지, AI 시스템의 상용화 전 적합성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AI법2)을 2024년 3월 채택였으며(EU Commission, 2024), 미국은 알고리즘 차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담은 AI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The White House, 2023).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 및 규제 요구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는 13건의 인공지능 제정법이 

발의된 바 있으며,3) 지난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만에 6건(2024년 8월 기준)의 제정법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혁신과 국민 보호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뤄야 하는 AI의 규제의 복잡성으로 인

해 정부는 AI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여 규

제 발굴과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방안을 

찾아가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 3M State of Science Insights

2)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3)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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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와 규제기관

AI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Kieslich et al., 2022). 하지만 이 잠

재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예상되는 혹은 이미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규제 요구가 존재한다. AI 관련 규제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AI의 활용을 촉진하

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Smuha, 2021). 하지만 국가 경계를 초월하는 초국가

적인 규제 범위와 성격(Erdélyi & Goldsmith, 2018), AI 시스템의 높은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Alalawi et al., 2024), 개발의 분산성 및 기반시설의 불요(양종모, 2016) 등으로 인하

여 AI 규제는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효과적인 규제 형태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Alalawi et al., 2024). 이에 정부는 AI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이점을 고려한 다양한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Prainsack & Forgó, 2024).

1) 정부규제

규제는 법률과 입법 절차라는 규범적 기반을 갖춘 특정 유형의 공공 활동을 뜻한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를 말하며, 

정부 행정 기관과 독립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의 정부위임기관이 해당된다(Clarke, 2019). 일반적

으로 규제기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정 가치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자를 타인의 위법행위

와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규제대상은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 실체자인 기업, 행정 기관, 민간기구, 협회, 개인 등이며(Clarke, 2019), 

법률의 도입에 의한 법적 규제, 규제 완화, 재규제(법률 개정), 연성법 등을 통해 규제가 가해진다

(Smuha, 2021). 규제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 경제적 및 사회적 규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 

통제나 경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규제는 시장 통제나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산업

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 형태를 말한다(Hawkins & Hutter, 1993; 

Gunningham & Rees, 1997).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법률, 행정 명령 및 행정 규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정을 명시하

고, 관련 기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직접규제를 일컫는다(Bartle & Vass, 2007; 

Castro, 2011). 정부의 직접규제는 시장실패가 발생, 지속되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때 주로 이뤄지며(김종석ㆍ김태윤, 2004), 규제대상 집단의 자유와 행위를 강제적, 공식

적으로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이혁우, 2009). 이렇듯 정부의 규제는 공신력이 있으며, 집행력이 강

력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최지수ㆍ윤석민, 2019).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규제수단인 정부의 직접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규

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심우현 외, 2021). 정부규제 외의 대안적 규제 방안은 법적 

지위, 권한, 피규제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Black, 2001; Thatcher & Swee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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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규제

공동규제(Co-regulation)4)는 기업과 정부 등 정책 이해관계자가 함께 규제 프로세스를 관리하

는 것을 말한다(Castro, 2011). 공동규제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 행위자 간의 협력이다(Eijlander, 

2005). 공동규제는 규제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정책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한 목적

하에(Saldaña & Rosón, 2015), 정부, 규제기관, 기업, 민간 이해관계자 등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

호작용, 협상, 논쟁 등의 과정을 통해 규제가 논의되고, 형성된다(Kjaer & Vetterlein, 2018). 또한 

규제대상에 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도록 하며, 공동규제 프로세스 내에

서 일반인, 사회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이해가 반영된 규제가 형성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최지수ㆍ윤석민, 2019). 이밖에 공동규제는 대화, 평가 및 검토가 반복되는 지속적인 과정

으로써 불확실성 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된 학습 과정으로도 볼 수 있

다(Finck,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관련 산업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비용 효율적

이고 실행 가능하며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Rubinstein, 2016). 즉, 공동규제는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규제 정책과정이자 피규제자, 민간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활동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종한 외, 2022).

공동규제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특성을 결합한 접근방식으로도 볼 수 있기에, 규제 논의의 

결과는 협정, 협약, 입법 등 다양한 형태로 도출된다(Eijlander, 2005). 특히, 규정의 제정과 적용, 

위반 시 처벌 부과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점에서 정부규제와 일부 특성을 공유하며

(Saldaña & Rosón, 2015), 참여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자율규제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다

(Eijlander, 2005). 하지만 공동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감독과 규제 집행의 범위와 정도 등의 

기준이 모호한 한계를 지닌다(최지수ㆍ윤석민, 2019).

3) 독립기관규제

독립규제기관(IRA,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은 정부 기관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공적 권

한을 소유하고 행사하며, 선출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의해 직접 관리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Thatcher, 2002; Thatcher & Sweet, 2002).

독립규제기관은 재정적, 기능적으로 규제대상 산업, 시민단체, 일반 대중은 물론 정부, 의회, 정

당, 정치인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에 기반하여 효율적, 생산적, 경제적, 객관

적인 규제 업무를 수행할 것이란 전제하에 운영된다(Hanretty & Koop, 2012; Nunes et al., 2015). 

이와 함께 정치인의 영향에서 분리되어 기존의 규제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Gilardi, 2005), 

규제의 전문성을 강화 및 지속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김종석ㆍ김태윤, 2004).

독립규제기관의 주요 업무는 규칙 제정, 경제 행위 평가 및 조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적용 

등이며, 기관의 독립성 수준은 구성원의 인사권, 정치인의 영향 정도, 조직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4) 본 논문에서는 공동규제와 규제 거버넌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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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Hanretty & Koop, 2013). 독립규제기관의 활동은 규제권한(지침, 규정 등 마련), 감독권

한(승인, 지시, 경고, 이행 여부 감독 등), 조사 및 제재 권한(정보 요청, 제재 절차 개시, 잠정 조치 

채택 및 제재 적용 등) 등에 따라 수행된다(Nunes et al., 2015).

특히 정부는 독립규제기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규제 관리

와 실행을 보장할 수 있다(Çetin et al., 2016). 이에 Thatcher(2005)는 독립규제기관을 정치인과 별

도의 행위자 그룹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제3의 세력이라 지칭한바 있다.

4)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개별 조직, 기업, 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구성원의 이행 여부에 따라 직접 제재를 가하는 규제 체계를 말한다(Eijlander, 2005; Bartle & 

Vass, 2007). 자율규제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기업 자율규제와 산 

업 수준에서 업계 내 기업의 행동과 관련된 규칙 및 표준을 설정하는 산업 자율규제로 구분된다 

(Gunningham & Rees, 1997).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이 적고, 기업과 협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기업 친화적인 규제 

제도로 여겨진다. 반면, 자율규제는 정부규제 등 다른 규제 형식과 달리 규정과 규칙의 준수에 강 

제성이 따르지 않고, 미이행시 처벌이 없거나 권고 등 약한 수준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한계가 있 

어(최지수ㆍ윤석민, 2019), 의도적인 규제 미이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 규정준수에 문제가 발 

생했을 시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규제로 전환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Clarke, 2019).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Bartle & Vass(2007)는 법률에 자

율규제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참여하는 의무적 자율규제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

의무적 자율규제로 구분하였으며, Black(2001)은 보다 세부적으로 자발적(Voluntary), 강제적

(Coerced), 제재된(Coerced), 의무적(mandated) 자율규제로 분류하였다.

자율규제는 규제 완화나 비규제와는 다르며, 규제 책임을 정부가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재분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hen & Sundararajan, 2015). Ogus(1995)는 해당 활동이 특정 형태의 시

장 실패, 특히 외부 효과나 정보 비대칭에 영향을 받거나, 기존 법률이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혹은 자율규제가 기존의 정부규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일 때 자율규제 도입의 공익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Bennear & Coglianese(2012)는 규제 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이 높은 유연

한 규제(flexible regulation) 개념을 논하며, 규제기관(규제 도입 및 실행 주체), 규제대상(피규제

자), 규제명령(행동에 대한 지시), 규제로 인한 예상결과(규제 준수 또는 불이행에 따른 결과)라는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규제 유연성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았다. 특히, 규제기관과 관련하여 규제대

상과 규제기관 간의 거리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가령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과 기관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앞서 논의한 네 가지 유형의 규

제기관을 비교해보면, AI 자율규제는 규제대상과 규제기관(AI 자율규제기구) 간의 거리가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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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연한 규제이며, AI 정부규제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규제

대상과 규제기관의 거리가 멀어 유연성이 낮은 편이다. 공동규제는 AI 기업이 규제거버넌스에 참

여하여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율규제보다 유연성이 낮지만 정부규제보다는 유연성

이 높은 편이며, 독립기관규제는 정부가 설립한 기구에서 독립된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기에 정

부규제보다는 유연성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AI규제와 관련하여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는 규

제 유연성 측면에서 양측 끝단에 존재하며, 독립기관규제와 공동규제 순으로 정부규제보다 유연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유연성과 기관의 특징에 따라 각 규제 유형들은 AI 규제에 있어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유연성이 낮은 정부규제는 구속력이 있어 AI로 인한 위험과 기본권 침해를 강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이준복, 2023), 규제대상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대응 속도가 느려 AI 기술 발전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없으며, 개발이 분산적으로, 특별한 기반시설 없이 이뤄지고, 규제보다 혁신의 속도

가 빠른 규제지체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양종모, 2016; 김정화 외, 

2023; 이성엽, 2023). 독립규제는 AI 정책 선점을 꾀하거나, 여론의 의견에 민감한 정부와 정치인

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규제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정부규제보다는 규제 대상에 

집중한 정책을 발굴 및 집행할 수 있지만(Gilardi, 2005), 정부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대상과 거리

가 멀어 규제 대응 및 피해 방지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공동규제는 정부가 개입하

여 일정 정도의 구속력이 있으면서 규제대상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협력의 가치가 강조되어 정

부규제와 독립기관규제보다 유연성이 높지만(이효진, 2023), 거버넌스 내의 AI 이해관계자의 규제 

인식에 대한 이념적 특성, 가치관, 규제 목적과 목표 등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제시되기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백수원, 2021). 자율규제 방식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의 거리가 가까운 유연

한 규제방식으로 변화 속도가 빠른 기술에 적용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이

준복, 2023)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규정 미준수 시 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실천적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김나래, 2022).

이처럼 AI 규제를 하는데 있어 규제기관들은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각 규제기관의 

특성은 AI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효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탐색 노력이 계속해서 경주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효과적인 AI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는 효과적인 AI 규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는 해외 규제 입법 동향(박혜성 외, 2021; 김법연, 2023; 유지연ㆍ정 

나영, 2024),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고학수 외, 2020; 김경동, 2021; 방정미, 2021; 선지 

원, 2022; 김성준ㆍ홍승헌, 2023; 김윤명, 2023; 이준복, 2023; 이효진, 2023; 정남철, 2023), 국제협 

력(이길원, 2021), 전쟁 자동화(임예준, 2019), 공공 안전(이준복, 2023), AI 스피커 음성정보 규제

(전영균ㆍ김현경, 2020) 등 세분화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 관련 규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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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정화 외, 2023; 양은영, 2023; 이성엽, 2023)가 진행되었다.

다수의 연구 중 본 연구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AI 문제점과 규제방안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AI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통제가능성(임예준, 2019; 박혜성 외, 2021; 박혜진, 2022; 

박현석, 2023), 개인정보 침해(전영균ㆍ김현경, 2020; 박혜성 외, 2021; 김경동, 2023; 양은영, 

2023; 정남철, 2023), 노동력 상실(김경동, 2023; 이성엽, 2023), 불투명성(박혜성 외, 2021; 김경

동, 2023; 이준복, 2023), 편향성(박혜성 외, 2021; 김승현 외, 2022; 양은영, 2023; 이성엽, 2023; 

이준복, 2023; 정남철, 2023), 허위정보 생성(김정화 외, 2023), 인권침해(김경동, 2023; 김정화 외, 

2023; 정남철, 2023), 기술 악용(김정화 외, 2023; 양은영, 2023), 숙련도 저하(이성엽, 2023), 잘못

된 정보(이성엽, 2023) 등 AI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문제들이 다수 제시

되어 있다.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규제방안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정부규제 보

다 AI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적인 규제방안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규제 거버넌스, 즉 공동규제 제

안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학수 외, 2020; 김경동, 2021; 방정미, 2021; 선지원, 2022; 김성준ㆍ홍

승헌, 2023; 김윤명, 2023; 이준복, 2023; 정남철, 2023). 일부 문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지원

(2022)과 이준복(2023)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각각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들의 긍정적 측면을 결

합한 공동규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김경동(202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 정책전

문가집단 등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성준ㆍ홍승헌(2023)은 AI 규제 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기반한 위험기반규제, 공동규제, 국제기준

과의 동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위험의 확인, 심각성 평가, 대처방

안 고안, 규제기관의 가용자원 분배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 김윤명(2023)은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적법절차, 책무성과 투명성의 확보, 규제 정합성 등이 실현되어야 하

며, 설명의무의 구체화, 모니터링과 감사제도, 전문기관 설립, 영향평가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독립기관에 의한 규제의 경우, 김광수(2021)는 인공지능 업무와 분쟁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를 

독립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규제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김나래(2022)는 투명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립된 인공지능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AI 관련 분쟁을 조정

하고 투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전문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논한 김윤명(2023) 또한 AI, 알고리즘 등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 구성과 이를 뒷받

팀할 수 있는 공적 독립 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은영(2023), 이효진(2023) 등은 자율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양은영(2023)은 생성AI의 

생성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편향, 저작권 문제, 악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생성

AI 특성상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규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자와 관련 기업이 강력한 자

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효진(2023)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율할 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협력을 주도할 독립적인 조직을 마련하

여 지속가능한 규제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I 스피커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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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련 문제를 제시한 전영균ㆍ김현경(2020)은 기술 발전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기업 주도의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AI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규제의 대안으로 

공동규제, 자율규제, 독립기관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AI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면서도 AI로 인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특성에 따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법학 영역에서 기존의 법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뤄졌으며, 실제 AI 도입과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규제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식과 규제 유형 선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논문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023)’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

다. 해당 조사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과 주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시행한 반복횡단자

료이다. 본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부작용, 인공지능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에서 데이터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에 유효한 응답을 한 

984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 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는 AI에 대한 위험인식이 규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한

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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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우리나라의 신기술과 신서비스 규제는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가령 민간 

택시 업계의 움직임이 플랫폼 택시(타다) 규제 도입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유한별, 2020), 온

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쇼핑, 배달, 웹툰, 뉴스 등의 사업들도 골목상권 침해, 유해 콘텐츠, 가짜

뉴스 등 국민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규제 논의가 이뤄져 왔다(김나리ㆍ오서은, 

2024). AI 기술과 기반 서비스들은 아직 사회 전반에 적용 및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약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생성형

AI의 발전속도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AI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가까

운 미래에 AI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Seth(2024)의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응답자 84%가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AI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통제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노동력 상실, 불투명성, 편향성, 허위정보 생성, 인권침해, 기술 악용, 숙련도 저하, 

잘못된 정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임예준, 2019; 박혜성 외, 2021; 박혜진, 2022; 박현석, 2023, 전

영균ㆍ김현경, 2020; 김승현 외, 2022; 김경동, 2023; 양은영, 2023; 이성엽, 2023; 이준복, 2023; 정

남철, 2023 등).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윤리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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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는 AI의 사용과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인권침해,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de Almeida 

et al., 2021) 등의 사회윤리적 성격의 부작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며,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

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문제는 AI 기술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보안사

고, 잘못된 정보(Cerf & Waytz, 2023)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기술과 시스템상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써 기업 및 개발자 등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위험들로 구성된다.

사회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는 원인과 문제 발생 지점,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 등이 각기 다르다. 이는 AI로 인한 문제들을 획일화된 한 가지 방안이나, 특정 규제방안만을 

적용하여 풀어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선행연구들과 연구자들도 AI 규제에 대하여 각기 다

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고학수 외(2020)는 AI 윤리 문제를 규제 거버넌스로 접근하였으

며, 김광수(2021)은 사생활 보호, 차별금지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은영(2023)은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자체 

감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의 한

계는 AI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단일 기관에서 모두 규율하는 비교적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

는 점이다.

반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회윤리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의 위험성과 그의 영향, 해결

방안 등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가령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해 위험인식을 갖고 있을 경

우 AI가 강한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achleidt et al., 2024).

이처럼 AI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인 국민들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각

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제의 강도와 유연성에 따라 선호하는 규제 유

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AI에 대한 사회윤리적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AI로 인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AI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AI 편향성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AI 기술 악용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AI에 대한 기술적 위험인식은 선호하는 규제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AI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AI 시스템 통제 실패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AI의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AI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인식은 규제 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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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신러닝 방법을 위한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1) 목표변수(Target Variable;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규제 유형이다. 규제 유형은 다수의 문헌(고학수 외, 2020; 김경동, 2021; 

방정미, 2021; 선지원, 2022; 김윤명, 2023; 등)에서 AI 규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동규제, 정

부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를 명목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AI에 대한 규제를 누

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정부 혹은 정부 산하 규제/

감독 기관에서 주도해야 한다(1),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2), 

정부, 산업계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에서 전담해야 한다(3),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산업과 기

업에서 주도해야 한다(4)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성변수(Feature Variable; 독립변수, 통제변수)

본 연구의 특성변수는 사회윤리적 위험인식과 기술적 위험인식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위

험인식은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 AI와 관련

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뜻한다(Gerlich, 2023). 먼저 사회윤리적 위험인식은 일자리 감

소, 숙련도 저하, 개인정보 침해, 인권침해, 편향성, 기술 악용(김경동, 2023; de Almeida et al., 

2021; Díaz-Rodríguez et al., 2023; Papyshev, 2024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술적 위험인식은 보

안 사고, 시스템 통제 실패, 부정확한 결과, 불투명성(양종모, 2016; Buiten, 2019; 박현석, 2023; 

Cerf & Waytz, 2023 등)을 포함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AI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중 가장 걱정되는 

위험’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잠재적인 위험인식이 있다는 응답은 1, 없다는 응답은 0으로 코

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득수준, 직업, AI 사용경험을 인구사회학적 변수

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20~69세까지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

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1), 대학교 졸업(2), 대학원 재학 이상(3)으로, 소득수준은 200만 원 이

하(1), 201~400만 원 이하(2), 401~600만 원 이하(3), 601만 원 이상(4)으로 코딩하였다. 직업은 자

영업(1), 사무직외(2), 사무직(3), 전문관리직(4), 대학생(5), 주부ㆍ무직(6), 기타(7)로 설정하였다. 자

영업에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자, 자영업자(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등), 프리랜서가 포함되

며, 판매서비스기능직은 판매, 영업, 서비스직, 기능직, 작업직이 포함된다. 사무직에는 사무직, 교

사 등이 포함되며, 전문관리직은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AI 서비스 경험 유무는 사용해 봤다(1), 사용해 보지 않았다(2), 잘 모르겠다(3)로 구분된다. 거주 지

역은 수도권(0)과 비수도권(1)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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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과 지표

구분 변수 측정

목표변수
(Target Variable)

규제 유형

1 정부규제(준거)
2 공동규제

3 독립기관규제
4 자율규제

특성변수
(Feature Variable)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일자리 감소 0 아니다 1 그렇다

숙련도 저하 0 아니다 1 그렇다

개인정보 침해 0 아니다 1 그렇다

인권 침해 0 아니다 1 그렇다

편향성 0 아니다 1 그렇다

기술 악용 0 아니다 1 그렇다

기술적
위험인식

보안 사고 0 아니다 1 그렇다

시스템 통제 실패 0 아니다 1 그렇다

부정확한 결과 0 아니다 1 그렇다

불투명성 0 아니다 1 그렇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이상

소득 수준

1 200만 원 이하
2 201~400만 원 이하 
3 401~600만 원 이하 

4 601만 원 이상

직업
1 자영업 2 판매서비스기능직

3 사무직 4 전문관리직
5 대학생 6 주부ㆍ무직 7 기타

거주지역 0 수도권 1 비수도권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코딩과 데이터클리닝을 거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변수와 특성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성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머

신러닝 분석 방법은 데이터를 train data set과 test data set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train, test 데이터로 분

류한 후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였다. 해당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L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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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나무(DT), 서포트 벡터 머신(SVM), 인공 신경망(NN), K-최근접 이웃(KNN), 랜덤 포레스트

(RF), 배깅(Bagging), 부스팅(Boos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기 모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 대상

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일 경우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

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되며, 사건이 일어날 경우(1)와 일어나지 않을 경우(0)로 구분되며, 종속변수의 값은 확률

의 개념을 갖게 된다. 독립변수에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노형진, 

2016).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이면서 범주가 

세 개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변수는 연속형, 범주형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채구묵, 2014).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을 나무 형태로 구성한 모델로, 각 노드에서 특정 특징을 기

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이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잎 노드에서 분류 결과를 출력한다

(Quinlan, 1986). 또한 서포트 벡터 머신은 결정 경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이다. SVM은 선형 및 비선형 데이터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고차원 데이터 분류에 효과

적이다.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NN)은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모델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합성곱 

신경망(CNN), 순환 신경망(RNN), 트랜스포머(Transformer) 등 다양한 구조의 신경망 모델이 개발

되어 특정 데이터 유형 및 문제 해결에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LeCun et al., 2015). K-최근접 이

웃 (K-Nearest Neighbors, KNN)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모델이다(Cover & Hart 1967).

마지막으로 모형의 성능을 보팅(voting)과 같은 방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앙상블

(ensemble) 방법은 배깅(bagging)과 부스팅(boosting) 방법이 있는데, 배깅 방법 중 하나로 랜덤 포

레스트(random forest)를 포함하며,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고, 각 나무

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앙상블 모델이다(Breiman, 2001). 더하여, 배

깅은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 부분 집합을 생성하고, 각 부분 집합에서 학습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앙상블 모델이며,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

으로 학습하고, 이전 학습기의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학습기를 생성하는 앙상블 모델

이다(Breiman, 1996; Freund & Schapire, 1997). 본 연구에서는 부스팅 방법 중 하나인 XGBoost를 

활용한다. XGBoost의 경우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을 확장한 기법이며, 최적화를 통해 학습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이다(Chen & Guestrin, 2016).

이러한 다수의 모형을 구축하여 비교ㆍ분석하는 이유는 각 모형의 성능이 다양한 모형의 특성

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 다를 뿐 아니라 데이터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형을 선별하여 특성변수와 

목표변수의 추정과 설명에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가 AI와 관련한 

위험의 인식이 규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모형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과 설명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탐색에 대한 해석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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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머신러닝 분류기(classifier)를 활용하여, 특성변수가 목

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목표변수의 분류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목표변수의 

예측값(Y predict)과 목표변수의 실제값(Y test)을 비교하여 분류기의 정확도(accuracy)와 F1 score

를 도출하여 가장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모형의 estimator(feature importance, beta, etc.)를 구하

여 해당 특성변수가 목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06명(51.4%), 여성 478

명(48.6%)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50대가 233명(23.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20대 165명

(16.8%), 30대 176명(17.9%), 40대 205명(20.8%), 50대 233명(23.7%), 60대 이상 205명(20.8%)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99명(60.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 

293명(29.8%), 대학원생 이상 92명(9.3%)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201만 원 이

상 400만 원 이하가 333명(3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00만 원 이상이 271명

(27.5%), 401만 원 이상 600만원 이하 251명(25.5%), 200만 원 이하 129명(13.1%)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은 사무직이 332명(33.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주부ㆍ무직 215명(21.8%), 판매서비

스기능직 128명(13%), 자영업 97명(9.9%), 전문관리직 96명(9.8%)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거주지역

은 수도권 521명(52.9%), 비수도권 463명(47.1%)로 수도권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506 51.4

여 478 48.6

연령

20대 165 16.8

30대 176 17.9

40대 205 20.8

50대 233 23.7

60대 이상 205 2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293 29.8

대학교 졸업 599 60.9

대학원 이상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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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간 관계

독립변수,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 4>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의 응답자는 공동규제를 정부규제, 독립

규제, 자율규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번째로 선호하는 규제유형은 연령별, 학

력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대는 공동규제 다음으로 자율규

제를 선호하는 반면 30대는 정부규제를, 40대는 독립규제를, 50대와 60대는 정부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정부규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공동

규제를 가장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독립변수인 AI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응답자는 공동규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으며, 위

험인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선호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규제 또한 변수

에 따라, 또한 위험기각이 있고, 없음에 따라 정부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가 다르게 나타났

다. 가령 일자리 감소와 숙련도 저하 위험인식이 없을 경우 독립기관규제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으

나, 위험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규제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소득수준

200만 원 이하 129 13.1

200~400 333 33.8

400~600 251 25.5

600만 원 이상 271 27.5

직업

자영업 97 9.9

사무직외 128 13.0

사무직 332 33.7

전문관리직 96 9.8

대학생 56 5.7

주부무직 215 21.8

기타 60 6.1

거주지역
수도권 521 52.9

비수도권 463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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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간 관계

구분 N 공동 정부 독립 자율 χ2

일자리 감소
없음

984
273(49.7%) 96(17.5%) 97(17.7%) 83(15.1%)

10.076*
있음 260(59.8%) 64(14.7%) 58(13.3%) 53(12.2%)

숙련도 저하
없음

984
371(52.8%) 112(15.9%) 119(16.9%) 101(14.4%)

3.735
있음 162(57.7%) 48(17.1%) 36(12.8%) 35(12.5%)

개인정보 침해
없음

984
373(54.9%) 115(16.9%) 107(15.7%) 85(12.5%)

3.546
있음 160(52.6%) 45(14.8%) 48(15.8%) 51(16.8%)

인권
침해

없음
984

438(54.8%) 128(16%) 126(15.8%) 107(13.4%)
1.052

있음 95(51.4%) 32(17.3%) 29(15.7%) 29(15.7%)

편향성
없음

984
467(54.1%) 137(15.9%) 136(15.7%) 124(14.4%)

2.172
있음 66(55%) 23(19.2%) 19(15.8%) 12(10%)

기술
악용

없음
984

274(50.6%) 105(19.4%) 84(15.5%) 78(14.4%)
10.422*

있음 259(58.5%) 55(12.4%) 71(16%) 58(13.1%)

보안 사고
없음

984
395(56.4%) 107(15.3%) 109(15.6%) 89(12.7%)

5.907
있음 138(48.6%) 53(18.7%) 46(16.2%) 47(16.5%)

시스템 통제 
실패

없음
984

295(52.9%) 87(15.6%) 95(17%) 81(14.5%)
2.533

있음 238(55.9%) 73(17.1%) 60(14.1%) 55(12.9%)

부정확한 결과
없음

984
405(54%) 123(16.4%) 118(15.7%) 104(13.9%)

.060
있음 128(54.7%) 37(15.8%) 37(15.8%) 32(13.7%)

불투명성
없음

984
472(55.2%) 139(16.3%) 129(15.1%) 115(13.5%)

3.773
있음 61(47.3%) 21(16.3%) 26(20.2%) 21(16.3%)

성별
남

984
276(54.5%) 86(17%) 85(16.8%) 59(11.7%)

4.618
여 257(53.8%) 74(15.5%) 70(14.6%) 77(16.1%)

연령

20대

984

66(40%) 19(11.5%) 31(18.8%) 49(29.7%)

52.940***

30대 97(55.1%) 34(19.3%) 26(14.8%) 19(10.8%)

40대 120(58.5%) 33(16.1%) 36(17.6%) 16(7.8%)

50대 138(59.2%) 40(17.2%) 32(13.7%) 23(9.9%)

60대 이상 112(54.6%) 34(16.6%) 30(14.6%) 29(1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984

164(56%) 39(13.3%) 38(13%) 52(17.7%)

16.612*대학교 졸업 326(54.4%) 96(16%) 102(17%) 75(12.5%)

대학원 이상 43(46.7%) 25(27.2%) 15(16.3%) 9(9.8%)

소득
수준

200만 원 이하

984

74(57.4%) 13(10.1%) 21(16.3%) 21(16.3%)

8.999
200~400 170(51.1%) 55(16.5%) 56(16.8%) 52(15.6%)

400~600 137(54.6%) 46(18.3%) 41(16.3%) 27(10.8%)

600만 원 이상 152(56.1%) 46(17%) 37(13.7%) 36(13.3%)

직업

자영업

984

55(56.7%) 11(11.3%) 17(17.5%) 14(14.4%)

13.408

판매서비스기능직 70(54.7%) 23(18%) 19(14.8%) 16(12.5%)

사무직 175(52.7%) 56(16.9%) 55(16.6%) 46(13.9%)

전문관리직 53(55.2%) 14(14.6%) 15(15.6%) 14(14.6%)

대학생 27(48.2%) 6(10.7%) 10(17.9%) 13(23.2%)

주부무직 119(55.3%) 37(17.2%) 29(13.5%) 30(14%)

기타 34(56.7%) 13(21.7%) 10(16.7%) 3(5%)

거주
지역

수도권
984

28(53.7%) 92(17.7%) 75(14.4%) 74(14.2%)
2.779

비수도권 253(54.6%) 68(14.7%) 80(17.3%) 62(13.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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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신러닝 분석결과

AI 위험인식이 규제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분석 방법을 통한 분

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AI 정부규제가 가지는 한계들로 인하여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규제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바 다양한 유형의 규제방안을 정부규제와 비교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은 정부규제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규제변수(정

부규제: 1, 공동규제: 2, 독립기관규제: 3, 자율규제: 4)의 클래스 전환(1에서 2로, 1에서 3으로, 1에

서 4로)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특성상 규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를 사용하였다. 각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하

여 혼동 행렬, 정확도, F1 스코어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형의 특성 중요도를 도출

하여 어떠한 특성(feature)가 규제 클래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여기서 혼동행렬이

란, 혼동 행렬은 분류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형이 실제 클래스(y test)와 모델

이 예측한 클래스(y predict)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F1 스코어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

표 중 하나로, Precision(정밀도)5)과 Recall(재현율)6)의 조화 평균이다. 정확도는 모든 예측 중에서 

얼마나 많은 예측이 올바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머신러닝 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분석을 진

행하는데 python 프로그램에 기반하였으며, 구글(google)의 Colaboratory(p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모형의 성능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5) 모델이 Positive로 예측한 것 중 실제 Positive의 비율

6) 실제 Positive 중 모델이 Positive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

Target
Transition

Model Accuracy F1 Score

1-2

Logistic Regression 0.644231 0.668937

Decision Tree 0.649038 0.65704

SVM 0.658654 0.638585

Neural Network 0.658654 0.651902

KNN 0.495192 0.534742

Random Forest 0.721154 0.674962

Bagging 0.677885 0.671513

Boosting 0.701923 0.6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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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규제)-2(공동규제) 분류 모형의 경우, Random Forest와 Boosting 모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보였다. 특히, Random Forest는 정확도 0.721과 F1 스코어 0.675로 가장 우

수한 성능을 보였다. KNN 모형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정확도 0.495와 F1 스코어 

0.535로 나타났다. 1(정부규제)-3(독립기관규제) 분류모형의 경우, 모든 모형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Bagging 모형이 정확도 0.505와 F1 스코어 0.50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전

반적으로 모형의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정부규제)-4(자율규제)의 경우, Logistic Regression

과 Bagging 모형이 정확도 0.596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F1 스코어도 각각 0.596과 0.593

으로 나타났다. 반면, Neural Network는 정확도 0.438과 F1 스코어 0.429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

다. 각 모형의 정확도와 f1 score에 기반하여 1-2에서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1-3에서 배깅

(bagging), 1-4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세부 성능(classification report)과 특성중요도(feature 

importance)를 다음 <표 5~7>과 같이 도출하였다.

Target
Transition

Model Accuracy F1 Score

1-3

Logistic Regression 0.494737 0.494401

Decision Tree 0.473684 0.467182

SVM 0.463158 0.457744

Neural Network 0.410526 0.410526

KNN 0.463158 0.463158

Random Forest 0.473684 0.471222

Bagging 0.505263 0.503612

Boosting 0.452632 0.452267

1-4

Logistic Regression 0.595506 0.596018

Decision Tree 0.516854 0.510725

SVM 0.539326 0.535772

Neural Network 0.438202 0.429442

KNN 0.460674 0.461492

Random Forest 0.561798 0.553565

Bagging 0.595506 0.593224

Boosting 0.58427 0.576459

algorithms
(pyth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Regression(), "Decision Tree": 
DecisionTreeClassifier(),

"SVM": SVC(probability=True),
"Neural Network": MLPClassifier(max_iter=300),

"KNN": KNeighborsClassifier(),
"Random Forest": RandomForestClassifier(),

"Bagging": BaggingClassifier(),
"Boosting": XGBClassifier(eval_metric='mlo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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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andom Forest 분석결과(목표변수: 정부규제-공동규제)

Classification Report for 1-2 - Random Forest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1 0.25 0.104167 0.147059 48

2 0.771277 0.90625 0.833333 160

accuracy 0.721154 0.721154 0.721154 0.721154

macro avg 0.510638 0.505208 0.490196 208

weighted avg 0.650982 0.721154 0.674962 208

F1 Score for 1-2 - Random Forest: 
0.6749622926093515

목표변수가 정부규제(1)-공동규제(2) 모형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Random Forest 모형은 공동

규제(Class 2)를 예측함에 있어 Precision(정밀도)과 Recall(재현율) 모두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Precision: 0.771277, Recall: 0.90625). 이 결과는 Random Forest 모델로 종속변수의 클래스 2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부규제(Class 1)를 예측한 경우, 매우 낮은 Precision

과 Recall을 보였다. Precision은 0.25로, 모델이 클래스 1로 예측한 샘플 중 실제로 클래스 1인 샘

플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Recall은 0.104167로, 실제 클래스 1인 샘플 중 모델이 올바르

게 클래스 1로 예측한 비율이 매우 낮음을 나타낸다. 이는 모형이 클래스 1 샘플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의 전체적인 정확도(Accuracy)는 72.1%로 비

교적 높은 편이나 클래스 1에서의 성능 저하는 전체 F1 스코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모형의 특성중요도를 파악하면,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특성에서 기술 악용, 일자리 감소와 기술적 

위험인식 특성에서 시스템 통제 실패가 클래스 예측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나이, 소득 수준, 직업 

등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높은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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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agging 분석결과(목표변수: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Classification Report for 1-3 - Bagging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1 0.509434 0.5625 0.534653 48

3 0.5 0.446809 0.47191 47

accuracy 0.505263 0.505263 0.505263 0.505263

macro avg 0.504717 0.504654 0.503282 95

weighted avg 0.504767 0.505263 0.503612 95

F1 Score for 1-3 – Bagging:
0.5036120170266583

다음으로, 목표변수가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모형에서 Bagging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agging 모형은 Precision(정밀도)과 Recall(재현율) 모두에서 비교적 일관된 성능을 

보였다. 정부규제(Class 1)에서의 Precision은 0.509434로, 이는 모형이 클래스 1으로 예측한 샘플 

중 실제로 클래스 1인 샘플의 비율이 약 51%임을 의미한다. Recall은 0.562500으로, 이는 실제 클

래스 1인 샘플 중 약 56%를 모형이 올바르게 클래스 1으로 예측했음을 나타낸다. 독립기관 규제

(Class 3)에서는 Precision이 0.500000로, 모형이 클래스 3으로 예측한 샘플 중 절반이 실제 클래스 

3인 샘플이었다. Recall은 0.446809로, 실제 클래스 3인 샘플 중 약 45%를 모형이 정확히 예측했

다. 모델의 전체적인 정확도(Accuracy)는 50.5%로, 이는 데이터셋의 샘플을 절반 정도 정확하게 예

측했음을 의미한다. F1 스코어는 전체적으로 0.503612로,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인 예

측 성능은 매우 높지는 않았지만, 해당 목표변수를 활용한 모형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해당 모형의 특성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가장 높은 특성 중요도를 보인 특성은 사회윤리적 

위험인식에서 일자리 감소와 보안사고 등이었으며, 기술적 위험인식에서는 부정확한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치고, 본 모형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직업과 나이,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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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목표변수: 정부규제-자율규제)

Classification Report for 1-4 - Logistic Regression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1 0.630435 0.604167 0.617021 48

4 0.55814 0.585366 0.571429 41

accuracy 0.595506 0.595506 0.595506 0.595506

macro avg 0.594287 0.594766 0.594225 89

weighted avg 0.59713 0.595506 0.596018 89

F1 Score for 1-4 - Logistic Regression: 
0.596017895563676

(co

efficient)

마지막으로, 정부규제-자율규제 모형에서 로지스틱 회귀(Logit)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목

표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고른 성능을 보였다. 정부규제(Class 1)의 Precision은 

0.630435로, 이는 모델이 클래스 1로 예측한 샘플 중 실제로 클래스 1인 샘플의 비율이 높음을 의

미하며, 클래스 1의 Recall은 0.604167로, 실제 클래스 1인 샘플 중 약 60%를 정확하게 예측하였

다. 반면, 자율규제(Class 4)의 Precision은 0.55814, Recall은 0.585366로 클래스 1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보였다. 모델의 전체적인 정확도는 59.55%로, 이는 데이터셋의 샘플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간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고, 전체 F1 스코어는 0.596018로, 모델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성능

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모형 또한 전반적 성능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해당 모형이 정부규제-자율규제 모형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므로, 해당 모형에서 특성중요

도(coefficient)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클래스 1에서 4로 변화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특성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였으며, 기술적 위험인식 특성에서 불투명성 

또한 영향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외 교육수준, 나이, 성별, 직업 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영

향을 높게 미침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하면, 정부규제-공동규제 모형에서 모형의 클래스 예측에 기술 악용, 일자리 감소, 개인정

보침해와 기술적 위험인식 특성에서 시스템 통제 실패, 나이, 소득 수준,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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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모형에서 일자리 감소, 보안사고, 부정확한 결과, 직업, 

나이, 교육 수준이, 정부규제-자율규제 모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불투명성, 교육수준, 나이, 

성별, 직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실제 목표값(target value)의 클래스에 따라 차이를 검정하

고, 규제정책적인 함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영향이 있는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변수와 기술적 

위험인식 변수 별 t-test를 진행하여 보고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목표값 클래스 기반 t-test

규제 유형 목표값 t-test 결과

1-2

기술 악용: t-statistic = -3.2719, p-value = 0.0012**
평균비교: 평균 (정부규제): 0.3438, 평균 (공동규제): 0.4859

일자리 감소: t-statistic = -1.9737, p-value = 0.0494*
평균비교: 평균 (정부규제): 0.4000, 평균 (공동규제): 0.4878

개인정보침해: t-statistic = -0.4639, p-value = 0.6431
시스템 통제 실패: t-statistic = 0.2160, p-value = 0.8291

1-3
일자리 감소: t-statistic = 0.4688, p-value = 0.6395
보안사고: t-statistic = 0.6576, p-value = 0.5113
부정확한 결과: t-statistic = -0.1556, p-value = 0.8764

1-4

개인정보 침해: t-statistic = -1.7095, p-value = 0.0885†

평균비교: 평균 (정부규제): 0.2812, 평균 (자율규제): 0.3750

불투명성: t-statistic = -0.5644, p-value = 0.5730

*p<.05, **p<.01, ***p<.001, †p< .10

상기 결과에 따라, 기술 악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정부규제에서 낮으며, 공동규제일 때 유의

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동규제 체계 하에서 기술 악용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

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정부규제가 낮고, 공동규제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규제-공동규제의 t-test 결과는 공동규제가 규제 논의에 민간 부문이 공식적으

로 참여하고, 이들에 책임을 부여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보다는 기술악용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될 때 유의미하게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규제를 할 때보다 자율규제가 도입됐을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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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AI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일부 채택

1-1 일자리 감소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공동규제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1-2 숙련도 저하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기각

1-3 개인정보 침해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공동규제 
정부규제-자율규제

1-4 인권침해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기각

1-5 편향성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기각

1-6 기술 악용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공동규제

가설 2 AI 기술적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채택

2-1 보안 사고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2-2 시스템 통제 실패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공동규제

2-3 부정확한 결과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독립기관규제

2-4 불투명성 위험인식 → 규제 유형 선호 정부규제-자율규제

Ⅴ. 결론 및 제언

전 세계 국가들은 AI를 전략적 목표로 선언하고, 기업은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많은 사람들이 AI로 파생된 상품과 서비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Holzinger, 2021). AI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침해, 편향이 담긴 결과도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AI 규제는 초국가적 성격, 복잡성, 분산성 등으로 인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

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검토하여 어느 수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Smuha, 2021).

이에 본 연구는 AI로 인한 사회윤리적 및 기술적 위험인식이 규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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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석결과 종합

모형 모형의 클래스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정부규제-
공동규제 모형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기술 악용,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침해
기술적 위험인식: 시스템 통제 실패
인구사회학적 변수: 나이, 소득 수준, 직업

정부규제-
독립기관규제 모형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일자리 감소, 보안사고
기술적 위험인식: 부정확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직업, 나이, 교육 수준

정부규제-
자율규제 모형

사회윤리적 위험인식: 개인정보 침해
기술적 위험인식: 불투명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교육수준, 나이, 성별, 직업

분석 결과, 공동규제의 시행 시 정부규제보다 일자리 감소, 기술악용, 시스템 통제 실패 위험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고, 정부규제에서는 이러한 위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감

소, 기술 악용의 사회윤리적 위험과 시스템 통제 실패의 기술적 위험인식이 있을 경우, 정부규제-

공동규제 간 선호에 규제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t-test 결과 정부규제보

다 공동규제에서 일자리 감소와 기술악용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규제 체계 

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사회윤리적 위험인식에서 일자리 감소, 보안사고, 기술적 위험인식에서 부정확한 결과 인

식은 정부규제에서 독립기관규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

계적 분석(t-test) 결과 그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위험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자율규제 시 개인정보 침해, 불투명성의 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이 정부규제의 경우보다 자

율규제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test 결과, 개인정보침해 위험인식의 평균이 자율규

제보다 정부규제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정부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될 때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율규제 하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민간 기업의 자

율성에 기반하여 운영하기보다 안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강력

하게 처벌하는 정부규제가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 <표 8>의 t-test 결과에 따라 기술 악용, 일자리 감소와 같은 사회윤리적 위험인식이 없을 

때 정부규제보다 공동규제를 선호하는 것은 AI와 같은 신기술 규제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는 협력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해당 위험인식이 있을 경우

에는 정부규제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공동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에 

기반한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써 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

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는 측면에서 초기 규제정책 도입 시 검토

해 볼 만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강력한 정부규제보다 공동규

제를 선호하는 바 공동규제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은 AI 적용에 따른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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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동규제, 자율규제 등의 대안적 규제가 결과적으로 사회질서

를 무너뜨리고,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경우 정부규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상시적으

로 AI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Smuha, 2021). Floridi et al.(2021)

는 AI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칠 수 있고, AI가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AI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완화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의 원인에 대

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 피해 완화 매커니즘이 도입되어야 한다(Prainsack 

& Forgó, 2024).

이밖에 각 사회윤리적 및 기술적 위험인식에 따라 선호되는 규제유형이 다른바, AI가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간 중심적이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리적인 인

공지능의 개발이 필요하다(Kieslich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규제 선호 영향성을 머신러닝 결과로 확인하였으나, 연

구의 목적상 이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적 검정(t-test, ANOVA, 조절효과, 매개효과 검정 등)을 확인

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규제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사가 활용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의 ‘한국

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023)’ 원자료를 바탕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이 규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에 기반하여 응답을 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표본이 천명에 불과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적용되는 머신러닝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규제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인식 변수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SMOTE 등의 방법으

로 클래스간 불균형을 해결함과 동시에 목표변수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기 위한 탐색

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AI의 사회윤리적, 기술적 위험인식에 따라 정부규제, 공동규제, 독립기관규제, 자율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각기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 다양

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의 원인과 규모, 해결 방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규제기

관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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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AI risk perception on regulation type 
preference: Exploration through machine learning methods

Nari Kim

Hanbyeol Yoo

As AI-based technologies become more sophisticated,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that may 

arise from AI are increasing. Problems caused by AI can lead to direct damage to individuals and 

society, leading to strong demands for regulation. However, risks posed by AI cannot be easily 

controlled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 alternative regulatories such as co-regulation, 

independent agency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re being discussed, but related empirical 

research has been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I 

risk perception(social and ethical risks and technical risks) and preference for regulation 

types(government regulation, co-regulation, independent agency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the government and co-regulation model, there 

can be a shift from government regulation to preference for co-regulation due to risk awareness 

of technology abuse, job los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system control failure.

Second, in the government and independent agency regulation model, there can be a shift 

from government regulation to preference for independent agency regulation due to the 

perception of job loss, security incidents and inaccurate results. Lastly, in the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model,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opacity were found to influence 

the transition from government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Keywords: AI, risk perception, government regulation, co-regulation, independent agency regulation, 

self-regulation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